




개 회 사

안녕하세요.

오늘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경기개발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5년도 제1차 “지방분권포럼”에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축사를 위해 참석해주신 행정자치부 정재근 차관님, 포럼 사회를 

맡아주신 지방자치실천포럼 공동 대표이신 박재창 교수님, 발제를 맡아주신 최병대, 임승빈 

교수님과 토론을 맡아주신 김순은, 최승범 교수님, 채문석 YTN편집위원님, 박성준 JTBC아나운서 

팀장님, 이현우 박사님, 문영훈 행정자치부 제도과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분권 포럼” 공동 주최를 마련해주신 경기개발연구원 임해규 원장님에게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크고 작은 사건들의 많은 부분이 정부수립이후 지속되어 온 

중앙집권적인 국가운영방식이 초래한 적폐라는 점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국가경영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국가개조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일어나고 있습

니다. ‘점증적 지방분권’이라는 지금까지의 접근방식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어서 보다 근본적인 

‘지방분권적 국가운영방식’에 대한 논의가 학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경기개발연구원은 “지방분권적 국가 운영: 중앙과 지방의 

새로운 역할 모색”을 주제로 상아탑의 학자, 실무자 및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모시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는 소중한 토론의 장(場)을 마련하였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논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 3. 26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권 경 득 



환 영 사

안녕하십니까?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입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따뜻한 봄날 화창한 날씨에 지방자치전문가를 모시고 지방분권에 관한 국가운영

이란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지하고 계신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1995년 지방자치의 부활이후 성년이 되는 20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지방분권추진은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여 

년간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상당한 발전을 이룩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방분권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최근에는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확대 노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규모와 문화를 가진 지역성 및 지역정체성을 반영시키는 지방자치의 실현은 특정 

자치단체 고유의 문제가 아닌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희망입니다.

따라서 지역성을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먼저 현재의 중앙집권적 구조의 탈피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누구도 의심치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방분권은 중앙과 지방 간 역할 배분이 선행되어야 하며, 역할에 충실한 사무배분이 

이루어지며, 이에 따른 재원배분이 가능할 때 지방자치가 실현될 것입니다.

오늘 발제를 맡으신 두 분 발표자와 토론자, 참석하신 내외빈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가정의 평안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3. 26

경기개발연구원장  임 해 규



축   사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차관 정재근입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2015년도 제1차 지방분권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번 포럼을 준비해 

주신 권경득 학회장님과 지방자치학회, 경기개발연구원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88년 창립 이래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학문적 연구와 실천을 선도하며 지방

자치의 주요 이슈를 다루는 열린 토론의 장 마련에 힘써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 역시 

지방자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 추세를 분석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

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주년이 되는 매우 의미있는 해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시행된 

지방자치의 성과를 뒤돌아보고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 실시 전후 주민생활 변화 분석,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지방자치가 나아갈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학회 차원에서도 지방자치 20년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지방자치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혁신의 필요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까지의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의 확장과 자치제도 정착에 초점을 두었다면 미래의 지방자치는 주민 

삶의 질 개선에 집중하는 공동체 중심의 생활자치가 되어야 합니다.

지방이 가진 자원과 문화를 바탕으로 각자의 특성과 여건에 맞추어 행‧재정을 꾸려나가고 지역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주민이 행복한 지방자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각종 공동체 

사례의 유형화 및 성과 공유, 주민자치회, 대동, 책임읍면동 모델의 개발과 시범 실시를 통해 현장

‧생활 밀착형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제도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운영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함께하신 전문가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 중앙과 지방이 국정운영의 동반자

로서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를 실현할 수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행정자치부도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 3. 26

행정자치부 차관  정 재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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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과 분권의 2분법적 사고를 넘어서

임승빈(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Ⅰ. 들어가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60년까지의 장기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

장률이 2030년까지 2.7%유지, 2031년부터 1.0%로 추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하여 생산가능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정부예산에서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세출이 증가하고 세입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은 새로운 사실도 아니며 현상 진단 자체

는 이미 진부하다고도 할 정도이다. 문제는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탈출방법이다. 과연 지방자치단

체에 자치를 강화시킨다고 해서 지금의 세출증대와 세수감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집권을 통

한 효율성을 강화시켜 분배의 논리를 키우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논의가 분분하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집권적 주장이 되든 분권적 주장이든 현상을 정확히 파악해야만 대안 모색이 가능하

다는 점이다. 따라서 집권과 분권의 규범적 논의를 할 때 우리는 흔히 자치입법권의 범위, 자치단체의 권한

의 범위, 자치단체의 조직 및 인사권한을 기준으로 한다. 본고에서도 이 세 가지 논쟁점에서 과연 우리나라

가 집권형 국가인지 혹은 분권형 국가인지를 진단해보고 우리의 현실을 사회구조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현황

을 파악하고 새로운 지방자치를 위한 대안모색을 하고자 한다. 

Ⅱ. 집권과 분권에 관한 규범적 논의들의 한계

1. 자치입법권한 해석에 대한 2분법적 견해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도의 보장은 단체장 및 의회를 주민직선으로 구성하는 데에 끝나지 않고 지방행·

재정의 분권화 달성으로서 가능하다.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

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

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권한들, 즉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을 비롯한 인사고권 예산 및 재정고권, 조직고권, 계획

고권, 자치입법고권 등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내용 중 하나가 자

치재정권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파산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지 않고 주민에 있어야 

한다는 점은 원칙이다. 따라서 현행 지방자치법 제22조 ‘법령의 범위 안에서’는 법률의 우위 및 상위

법 우선의 원칙에 따른 제한으로 자치입법권 축소에 저촉되며 단서조항에서도 자치사무에 대해서도 시

행규정을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위임하는 등 ‘법령의 과도한 입법선점’으로 자치입법권을 침해한다는 것

이 분권론의 주장이다. 

그러나 정보공개법, 주민투표법, 청소년위해상품자판기금지법 등은 모두 자치단체의 조례가 먼저였으며 

자치법 22조 조항에 의해 자치입법이 극도로 제한된다는 해석은 과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게 또 집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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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조이다. 재정분권만 하더라도 자치재정권을 폭 넓게 인정하고 있는 미국에서 조차도 지방자치단체 파산 

및 회생 절차를 담은 연방파산법이 있다.‘연방파산법 9장(Chapter 9)'은 1934년에 제정하게 되며 이 

법의 기본정신도 자치단체의 회생에 있다.  일본도 그 취지는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개인파산제도의 

핵심이 개인을 파산에서 회생시키려는 데에 있지 파멸시키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지 않는 것과 같이 

건전재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파산제도에 관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론적으로 보면 자치단체의 재정위험성은 강도와 지속성이라는 기준으로 재정압박→재정고통→재정파

산으로 진화한다. 다음의 <표 1>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 지방세 비중이 우리나라의 2배

에 달하는 43.1%에 달하기 때문에 재정파산제도 도입의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고 역으로 우리나라 자

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어차피 국가가 보증을 서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재정파

산제도가 도입이 무의미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방교부금 및 세외수

입을 자체재원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책임도 결코 적다할 수 없다.  

<표 1> 한국과 일본의 지방세 비중 비교

연도 1995 2002 2006 2011
한국 21.2 23.3 20.7 21.4
일본 38.0 42.3 40.0 43.1

자료:재정경제부, 조세개요, 각 년도; 日本 總務省, 地方財政白書, 각 년도

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범위의 확대문제와 행·재정분권과는 실제적으로 관련성이 희박하다는 점

이다. 행·재정분권을 실시하고 있는 미국, 우리보다 행·재정분권이 큰 일본마저도 재정파산제도가 도입

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치입법 범위의 제약은 분명히 있으나 이를 논하기 전에 우선 강구되어

야 할 점은 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이 필요한 사업을 조정하는 것이 선행조건이고 지방자치법 22조 때

문에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집권과 분권의 논쟁에서 벗어나야 한다. 

2. 자치단체 기능수행 범위에 대한 2분법적 견해 

우리와 같은 단방제 국가에서 외교, 사법, 국방과 같이 일부기능을 제외하고는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

자치단체 간의 어느 정도의 중복을 피할 수는 없다. 유럽의 각국 간을 비교한 다음의 <표 2>는 이를 잘 나

타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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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가별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간 기능수행 방식의 비교

국가 교육 주택 보건/병원 복지 청소 관광 소방

Belgium PM RM PM MP M RMP M

Denmark C CM C CM M SCM M

Finland M M M SM M M SRM

France N(DM) M S MD M SDM M

Greece N N N NM M NM N

Germany SM SM C SM M SM M

Ireland N CB N N CM M CM

Italy P PM R RPM PM RPM M

Netherlands M PM PM M M PM M

Norway CM M C M M M M

Portugal N N N N NM NM NM

Spain PM M SRM RM PM NRPM NRM

Sweden M M C M M MC M

Switzerland CAM M CAM M M CAM CA

UK (CM) M N NC CM CM CM

대한민국 중앙/시도 중앙/광역/기초 중앙/광역/기초 광역/기초 기초 중앙/광역/기초 광역

일본 기초 광역/기초 광역/기초 기초 기초 광역/기초 기초

  주: C=County, M=Municipal, N=National, S=State, R=Regions, P=Provincial, D=Department(F), CA=Canton.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필자가 기입하였음.

자료: OECD(1977)Managing Across Levels of Government. http://www.oecd.org/puma/malg/malg1997.Peter John 

(2001). Local Governance in Western Europoe. London:SAGE Publications. p.36의 Table2.2를 인용.임승빈

(2012)재인용.

상기 <표 2>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간 기능수행 방식은 정책기능 비교가 아닌 집행기관

의 유무를 나타낸 것이다.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

치단체에서 지방행정 서비스 집행부문이 중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

정부 마저도 중복되게 나타나는 것은 <표 2>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다수

의 분야에서 보유하고 직접 집행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후술하겠으나 

중앙부처들 간의 사업의 중복성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사회복지 사업의 경우만 보더라도  2014년도 기준으

로 부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농림식품부, 교육부, 국가보훈처, 중소기업청 등 7개 부

처 53개 사업으로서 총 3조4,56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이 집권과 분권의 논쟁 이전에 

다뤄져야 할 과제이다. 

3. 자치단체 조직과 인력규모에 대한 2분법적 견해 

다음의 <표 3>은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 고용하고 있는 인력구성의 비율을 비교한 것이

다. 이것을 살펴봄으로서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상호간에 기능 수행이 구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국가·지방 행정부공무원 98만 3869명으로서 당시 안전행정부(현재의 

행정자치부)이번 조사 대상에는 제외됐지만 헌법기관 종사자 2만 2605명을 합한 전체 공무원 수는 100만 

6474명으로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휴직인원 4만 7987명이 포함된 수치로 실제 2014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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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원은 95만 8487명이다. 이 가운데 2014년 현재 28만 7,879명으로 전체 공무원 숫자 가운데 약 

29%정도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이 교육공무원이 지방직을 고려하면 2014년 기준으로 초, 중, 고등학

교 교원수는 44만 2822명이다. 기간제교사는 2014년 4만 5541명으로 2만명 정도이다. 따라서 다음의 

<표 3>의 유럽의 공무원 분류기준에 맞춰 우리나라 교원은 시도교육청 소속으로 분류해서 작성했다.  

국가 북부/남부형
중앙/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

Belgium S
C 33.2
R 39.9

Local 26.8

Denmark N
C 27.1
L 70.8

Finland N
C 25.0
L 75.0

France S
C(1) 74.4

Sub-national 18.4

Germany N
Federal 11.9
Land 51.0
local 37.1

Greece S
C(2) 85.3

L 14.7

Ireland N
C 87.3
L 12.7

Italy S
C 63.0

Regional 23.0
L 14.0

Netherlands N
C 72.4
L 27.6

Norway N
C 26.0
L 74.0

Portugal S
C 86.0
L 14.0

Spain S
C 47.1

Regional 31.4
Local 14.0

Sweden N
C 17.3

L(3) 52.9

Switzerland N
Federal 32.5

Cantonal 39.0
Local 28.4

UK N
C 47.7
L 52.3

한국(4) S*
C 19.3

광역(시도)(6) 14.9(+44.2)=59.1
기초(시군구) 21.6

<표 3> 국가별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간 인력구성의 비율 비교

주: C=Central, N=North type, S=South type, R=Regions, L=Locals . C(1)는 보건을 포함. C(2)는 공사공단을 제외함. L(3)

은 자유코뮨 도시정부를 포함. 한국(4)는 2007.12.31일 행정자치부 연보 기준으로 필자가 기입. 한국의 경우 광역(시도)(6) 공무원 

숫자는 시도교육청의 인원을 합산한 것임. 자료: OECD(1977)Managing Across Levels of Government. 

http://www.oecd.org/puma/malg/malg1997. Peter John(2001). Local Governance in Western Europoe. 

London:SAGE Publications. p.38의 Table2.3을 참조하여 재편집했음. 임승빈(2012)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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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표 3>의 분석은 피터 죤(Peter John,2001)이 유럽국가 들의 지방자치 형태를 북부형과 남부형의 

특색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한 분석틀이다. 그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북부형 자치단체는 지방공무원이 

52.18%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부형 자치단체는 32.38%를 차지하고 있어 북부형이 지방분권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Peter John, 2001:37-38). 그의 분석틀에 따라 우리나라의 공무원 통계를 활용하여 대입시

켜 보았더니 약 81%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유럽과 비교해 본다면 분권형인 북부유럽형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수준이다. 물론, 중앙정부가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는 단체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 커질 수

도 있다. 이들 준공무원의 형태는 외국의 경우도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예산 및 자치단체 예

산기준으로 정부가 발표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은 2014년도 12월 31일 기준에 973,600명이며 이 가운데 

275,408명(28.2%)이 지방공무원이다. 전체 지방공무원의 분포 가운데 시도 공무원이 75,763명(27.5%), 

시군구 지방공무원이 151,212명(72.5%)을 차지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상기의 <표 3>의 분석틀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유럽의 북부형 지방자치, 즉 분권화된 지방자치 

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지방분권화된 북부형 지방자치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다. 즉,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은 수준은 올만(Wolman, 1990)의 분석틀인 기능적 측면, 법적 측면, 자원점

유의 측면, 그리고 자원의존의 측면에서 본다면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정도가 높지만 인력과 조직은 지방이 

큰 유형이라고 말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외형적으로는 충분히 분권이 되어 있으나 

국가재정에서의 세출의 60%를 차지하고 있지만 세입은 20% 정도에 지나지 않아 중앙정부에 의존성이 강한 

지방자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Ⅲ.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구조 변화 현상

1.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세출증대와 세수감소 현상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은 1990년대에 고령화율이 12%로 정도로 고령화 사회로 분류되었으며 일본

의 경우는 2010년에 22.7%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국가가 되었다(UN, 2012). 우리나라 역시 

1990년의 고령화 율은 5.1%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에는 그 수치가 7.2%에 달해 고령화 사회로 진

입하였으며, 2014년도 기준 12.70%의 고령화 율을 보이고 있다(<표 4>참조). 2017년경에는 고령화 

율이 14%를 넘어서  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며 일본과 같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두

고 있다(통계청, 2014). 특히, 심각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뿐 아니라 저출산도 동시에 진

행되어 출산율이 OECD국가 가운데 최저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최초로 생산가능 인구

(15-64세 인구)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2050년에는 고령인구(65세 이상)

가 생산가능 인구(15-64세 인구) 대비 71.0%를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한다. 

물론 이러한 고령화가 자치단체의 세출증대와 세수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 

40년 동안 지방재정에서는 두 번에 걸친 재정지출의 우선순위 변화가 있었다. 두 가지 변화 모두에서 

사회개발비 항목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복지국가 선언과 지방자치의 부활이 약속되었던 80

년대에는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의 비중 전환이 있었다. 이후 90년대말부터 민선단체장체제와 함께 

지방자치제가 부활되면서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의 비중 전환이 있었다. 특히 IMF 외환위기에 따른 

사회위기 현상들이 급증하였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

었다. 2005년 전후의 시기에서는 노무현 정부에서 지방분권과 사회복지를 국정우선과제로 추진하였다. 

중앙정부의 재정 뿐 아니라 지방재정에서도 사회개발비가 급속히 상승하여 2005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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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에서 15.0%를 차지하기 시작했고 2014년도에는 전국 평균 28.21%에 이르러 급속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와 같이 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비용 지출 비중이 증가하게 된 원인은 두 가지 인데 하나

는 1인 가구비율이 늘어나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세수감소 및 세출증대가 동시에 발생했기 때문이

다. 다음의 <표 4>를 보면 전국의 고령화 인구비율은 12.70%이지만 자치단체들 간의 격차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전남의 경우 고령화지수가 1위 재정자립도가 최하위, 울산은 고령화 지수가 17위로

서 최저이며 이는 재정자립도 역시 서울, 인천에 이어 전국 3위라는 점은 고령화지수가 지역의 생산성

지수와는 역비례관계라는 다시 한 번 증명해 주고 있다. 

<표 4> 고령인구비율과 재정자립도의 관계

시도별 2012 2013 2014

고령화 자립도 고령화 자립도 고령화 자립도

전국(평균) 11.74 52.3 12.22 51.1 12.70 44.8

서울특별시 10.84 90.2 11.45 88.8 12.04(12) 80.0(1)

부산광역시 12.50 57.4 13.25 56.6 13.98(7) 51.4(5)

대구광역시 10.94 52.8 11.56 51.8 12.17(11) 46.1(8)

인천광역시 9.39 71.0 9.81 67.3 10.26(15) 62.6(2)

광주광역시 9.85 46.6 10.31 45.4 10.83(13) 41.9(9)

대전광역시 9.38 58.3 9.83 57.5 10.34(14) 49.4(6)

울산광역시 7.47 71.2 7.91 70.7 8.34(17) 61.4(3)

세종특별자치시 15.22 - 14.70 38.8 12.67(10) 47.6(7)

경기도 9.39 72.6 9.77 71.6 10.15(16) 61.2(4)

강원도 15.71 26.9 16.18 26.6 16.57(4) 22.2(16)

충청북도 13.75 34.2 14.13 34.2 14.50(6) 26.6(13)

충청남도 15.27 35.5 15.64 36.0 16.04(5) 30.2(11)

전라북도 16.21 26.0 16.70 25.7 17.24(3) 22.8(14)

전라남도 19.19 21.4 19.64 21.7 20.14(1) 17.4(17)

경상북도 16.21 28.3 16.76 28.0 17.30(2) 22.7(15)

경상남도 12.50 43.3 12.95 41.7 13.40(9) 36.0(10)

제주특별자치도 13.01 28.5 13.36 30.6 13.57(8) 30.1(12)

그러나 사회복지 예산지출과 재정자립도와는 역비례 관계가 아니다. 전남과 강원의 경우 실제적으로 사

회복지 비용 지출은 전국에서 15, 16위로서 최하위 수준이다. 제주도의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이기는 하나 사회복지비용 예산비율이 압도적으로 최하위라는 점은 특이하다. 아마도 이러한 원인은 

제주도가 전국고령화지수가 8위에 기인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고령화비율이 높은 전남, 경

북, 전북, 강원 역시 사회복지 비용예산비율은 전국에서 하위그룹에 속한 것을 보면 사회복지 예산지출

과 재정자립도와는 역비례 관계가 아니고 오히려 사회복지 예산 가운데 노인복지 예산에 집중되어 있

어 아동, 장애인, 여성 등의 사회복지 예산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여 사회복지 예산 안에서 트레이드오

프(trade-off)현상이 보여 지고 있다고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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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시도 지자체별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 사회보장 비중

시도별

비중

2011 2012 2013

복지비율 자립도 복지비율 자립도 복지비율 자립도

전국(평균) 25.55 52.3 25.67 51.1 28.21 44.8

서울특별시 29.10 90.2 31.65 88.8 36.30(3) 80.0(1)

부산광역시 33.08 57.4 35.11 56.6 35.42(4) 51.4(5)

대구광역시 35.90 52.8 35.37 51.8 35.30(5) 46.1(8)

인천광역시 30.79 71.0 32.16 67.3 31.92(6) 62.6(2)

광주광역시 36.88 46.6 38.24 45.4 39.11(1) 41.9(9)

대전광역시 34.94 58.3 36.53 57.5 38.76(2) 49.4(6)

울산광역시 24.56 71.2 25.16 70.7 28.44(8) 61.4(3)

세종특별자치시 - - 18.89 38.8 20.34(14) 47.6(7)

경기도 24.26 72.6 26.07 71.6 31.02(7) 61.2(4)

강원도 19.50 26.9 19.49 26.6 19.92(16) 22.2(16)

충청북도 22.89 34.2 23.28 34.2 24.22(11) 26.6(13)

충청남도 20.56 35.5 19.82 36.0 22.54(12) 30.2(11)

전라북도 23.02 26.0 23.12 25.7 24.31(9) 22.8(14)

전라남도 18.75 21.4 17.57 21.7 20.20(15) 17.4(17)

경상북도 20.39 28.3 19.92 28.0 21.58(13) 22.7(15)

경상남도 21.77 43.3 22.36 41.7 24.27(10) 36.0(10)

제주특별자치도 12.41 28.5 11.67 30.6 13.35(17) 30.1(12)

이와 같은 분석이 가능한 근거는 다음의 <표 6>이다. <표 6>의 노인 60세 이상 천명당 노인여가복지

시설수와 재정자립도 관계를 보면 고령화비율과 재정자립도의 건전성이 역비례 관계인 바와 같이 노인

복지시설이 천 명당 가장 높은 전남의 경우 재정자립도 역시 최하위이고 그 뒤를 이어 고령화지수가 

10위인 세종특별시가 2위라는 점은 노인복지시설이 과잉 공급되고 있다고 보일 정도로 이상치이다.  

그 외의 곳인 전북, 충북, 충남이 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수와 재정자립도가 역비례라는 점은 납득이 

될 만하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사회복지비용에 있어 고령화지수가 높은 자치단체일수록 노인여가복지

시설이 많이 공급되고 있는 반면에 아동, 여성, 장애인 여타의 사회복지비용은 전남, 경북, 전북, 충북, 

충남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역차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3년도 예산 기준을 보더라

도 노인복지 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2.58%)이었으며 이어 경북이 2.57%로 2위에 올랐고, 

전북의 노인복지 예산 2.46%이다. 부산, 대전, 강원, 충북의 노인예산 비율은 모두 2.17%로 동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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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노인 60세 이상 천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수와 재정자립도

시도별
2011 2012 2013

노인복지시설 자립도 노인복지시설 자립도 노인복지시설 자립도

서울특별시 2.31 90.2 2.25 88.8 2.19(17) 80.0(1)

부산광역시 3.60 57.4 3.48 56.6 3.37(16) 51.4(5)

대구광역시 3.80 52.8 3.64 51.8 3.52(15) 46.1(8)

인천광역시 3.93 71.0 3.75 67.3 3.66(14) 62.6(2)

광주광역시 6.39 46.6 6.20 45.4 6.10(9) 41.9(9)

대전광역시 3.95 58.3 3.82 57.5 3.80(13) 49.4(6)

울산광역시 6.21 71.2 5.81 70.7 5.51(11) 61.4(3)

세종특별자치시 - - 13.10 38.8 16.69(2) 47.6(7)

경기도 6.08 72.6 5.70 71.6 5.51(10) 61.2(4)

강원도 9.65 26.9 9.34 26.6 9.15(8) 22.2(16)

충청북도 14.61 34.2 13.83 34.2 13.47(4) 26.6(13)

충청남도 14.01 35.5 13.52 36.0 13.28(5) 30.2(11)

전라북도 16.41 26.0 16.10 25.7 15.82(3) 22.8(14)

전라남도 18.35 21.4 18.14 21.7 18.11(1) 17.4(17)

경상북도 13.20 28.3 12.95 28.0 12.71(6) 22.7(15)

경상남도 12.79 43.3 12.43 41.7 12.16(7) 36.0(10)

제주특별자치도 4.25 28.5 4.15 30.6 4.14(12) 30.1(12)

따라서 <표 7>을 보면 고령화지수가 높은 일수록 재정자립도가 낮으며 기타 행정서비스가 나쁠 수 있

어 이들 지역에서는 세출증대와 세수감소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다는 가정이 가능하다. <표 7>이 보

여주는 것은 자체재원에서 가장 중요한 지방세의 시도별 비중을 보면 이 역시 자치단체 간 격차가 상

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기도와 서울이 압도적으로 1, 2 순위이며 광역시 단위에서도 광주와 대

전이 하위권이며 도 단위에서도 호남권이 하위권이며 영남권과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어 이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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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지방세 시도별 비중
단위(백만원)

시도별 2011 2012 2013

총계 52,300,144 53,938,064 53,778,881

서울 12,913,964 13,436,966 12,980,600(2)

부산 3,352,687 3,386,162 3,401,445(4)

대구 1,924,374 2,073,421 2,148,115(8)

인천 2,790,176 2,754,954 2,855,673(5)

광주 1,137,184 1,202,985 1,220,622(15)

대전 1,332,664 1,320,566 1,258,482(14)

울산 1,375,029 1,493,288 1,413,522(12)

세종 - 119,099 216,598(17)

경기 12,957,501 13,288,767 13,301,235(1)

강원 1,272,268 1,344,637 1,330,566(13)

충북 1,371,252 1,443,528 1,431,512(11)

충남 2,297,542 2,307,243 2,226,001(7)

전북 1,407,180 1,456,057 1,457,454(10)

전남 1,580,286 1,622,293 1,599,464(9)

경북 2,397,531 2,499,249 2,563,701(6)

경남 3,609,075 3,504,746 3,605,279(3)

제주 581,431 684,103 768,612(16)

2. 커뮤니티 붕괴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이론가로 유명한 로버트 퍼트넘(Robert D. Putnam)의 “Bowling Alone : 사

회적 커뮤니티의 붕괴와 소생(2009)”은 미국사회에서  공동체의 해체, 급속한 산업화, 경제적 불평등, 

도시화, 범죄, 인종 등의 문제로 홍역을 겪었던 1960년대와 비교하여 지금의 미국사회는 또다시 새로

운 형태의 공동체붕괴에 직면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일본에서도 야마시타 유우스케(山下祐介)교

수가 “地方消滅の罠”라는 저서에서 커뮤니티의 붕괴를 지방소멸(地方消滅)이라는 단어로 언급되어 이미 

일반화되어 있을 정도이다. 그에 의하면 일본은 2040년도까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인 市町村의 과반

수가 소멸하지만 그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처가 잘 못되었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가 이러한 저서를 

쓰게 된 동기는 일본의 저명한 지식인들로 구성된 정부위원회 형태인 “日本創成会議”의 좌장격인 마쓰

다 리포트(増田レポート)에서 소멸되어 가는 자치단체에 대한 정책으로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정부의 

안일한 정책이 오히려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킨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고 오히려 미국과 같이 개인과 커뮤니티가족 간 단절, 그리고 일본과 같이 저

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의 급감으로 인한 커뮤니티 붕괴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다음의 <표 8>을 

보면 우리나라가 1인 가구 비율이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 사회가 확연히 가족구성 자체

가 변해가고 있어 갔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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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가구원수별 기구수 

행정구역별 거처종류별 가구원수별 가구수

전국 계

총계 17,339,422

1인 가구 4,142,165

2인 가구 4,205,052

3인 가구 3,695,765

4인 가구 3,898,039

5인 가구 1,078,444

6인 가구 241,063

7인 가구 이상 78,894

구분 연도 내용

1인가구 비율 2010 23.9(%)

1인가구 수 2010 4,142,165(가구)

이경은·김순은 등(2014)의 연구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상위 60개 지방자치단

체는 전남 고흥군을 포함한 16개가 고령화율 30%를 넘어섰으며, 나머지 44개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에도 초고령사회의 기준인 고령화율 20%를 훌쩍 넘어섰음을 알 수 있다.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상위 

60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많이 포함된 광역자치단체는 전남으로 15개, 경북 13개, 경남 9개, 

전북 8개, 충남 6개, 충북 5개, 강원 3개, 인천 1개 순이다. 인천의 1개 기초지방정부를 제외하고는 

특별시 및 광역시에 해당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상위 60위 안에 들지 않았다. 이를 볼 때, 특별‧광역시 

보다는 도 단위에서의 고령화가 더욱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표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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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지역 지방정부명 고령화율 순위 지역 지방정부명 고령화율

1 전남 고흥군 33.79% 31 전북 무주군 27.84%

2 경북 의성군 33.25% 32 전북 고창군 27.56%

3 경북 군위군 33.22% 33 전남 완도군 27.38%

4 경남 합천군 32.47% 34 경남 하동군 27.03%

5 경남 남해군 31.74% 35 전남 해남군 26.35%

6 전남 보성군 31.19% 36 충남 부여군 26.23%

7 전남 곡성군 30.97% 37 전북 부안군 26.21%

8 전남 함평군 30.96% 38 전남 담양군 26.05%

9 경북 영양군 30.91% 39 인천 강화군 26.01%

10 경북 예천군 30.68% 40 전남 장성군 25.49%

11 경남 의령군 30.58% 41 충북 영동군 25.27%

12 전북 임실군 30.39% 42 전북 김제시 25.23%

13 경남 산청군 30.38% 43 경남 창녕군 25.13%

14 전남 신안군 30.27% 44 경북 상주시 24.86%

15 경북 영덕군 30.27% 45 전남 나주시 24.45%

16 경북 청송군 30.12% 46 전남 영광군 24.40%

17 충남 청양군 29.55% 47 경북 성주군 24.40%

18 전남 진도군 29.50% 48 충남 금산군 23.97%

19 전북 순창군 29.39% 49 경남 고성군 23.78%

20 경북 봉화군 29.38% 50 경북 울진군 23.57%

21 경북 청도군 29.11% 51 충북 단양군 23.27%

22 전남 구례군 28.75% 52 충남 태안군 23.27%

23 전북 진안군 28.69% 53 충남 예산군 23.25%

24 전남 장흥군 28.62% 54 경북 문경시 23.18%

25 경남 함양군 28.55% 55 경남 거창군 23.12%

26 충북 보은군 28.36% 56 강원 횡성군 23.03%

27 전남 강진군 28.17% 57 경북 고령군 23.02%

28 충북 괴산군 28.16% 58 강원 양양군 22.97%

29 전북 장수군 28.00% 59 강원 영월군 22.71%

30 충남 서천군 27.99% 60 충북 옥천군 22.44%

<표 9> 고령화율 상위 60개 기초지방정부(‘12년 기준) 

이러한 현상은 커뮤니티 붕괴로 이어져 지역 내의 민과 관의 거버넌스 구축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예

를 들어,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의 경우 서울세종로 중앙청사에서 63킬로 정도 떨어져 있고 서울 지하

철1호선 소요산역에서 10분 이내의 비교적 도시화된 면단위이며 2014년도 기준으로  인구도 비교적 

많은  4,370명 (남: 2,233명 여:2,110명)이며 외부로부터의 자원봉사자, 마을기업의 창업 등이 적절

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서울지하철 1호선 연변에는 크고 작은 대학들이 있어 관한 협력도 유리

한 장소이어서 커뮤니티 만들기에 매우 적절한 곳이다. 

그러나 커뮤니티 만들기에 필수적인 청산면의 지역 리더들을 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2015년도 3월 현

재 청산면의 지역단체장 8명(주민자치위원장, 이장협의회장,지도자협의회장,새마을부녀회장,방위협의회

장,체육회장,바르게살기위원장,청산봉사회장), 주민자치위원 17명, 이장협의회 11명, 새마을지도자 24

명 총 60명은 모두 60대 후반에서 70대 노인들이며 지역리더로서 더 이상 후계자도 없으며 육성도 

안 되는 상황이다. 소위 시민단체라는 NGO단체도 없다. 2008년도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고보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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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60억 원을 집행하여 농촌체험마을사업으로 김치마을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으나 전국의 체험마을 

사업이 실패한 바와 같이 이곳 역시 운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반면에 인구 4,370명인 청산면에 65세 

이상 인구는 1,089명으로서 24.9%인데 경로당은 12곳으로서 약 90명에 한 개의 경로당이 있는 것이

다. 반면에, 0세에서 9세까지 아동은 244명인데 어린이보육센터는 단 1곳이다 라는 점은 노인들이 많

아서 경로당이 많기도 하지만 노인들 간의 지역 이기주의, 선거 때마다 노인 복지시설을 확대하는 단

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선거권이 있는 노인들에게 선심성 행정의 본보기라고 볼 수 있다. 당연히  어린

이 보육환경이 심각하여 젊은 부부는 사설보육원에 맡기든가 이마저도 없으면 자신의 고향에서도 정착

하여 살기 어려운 농촌 커뮤니티로 이미 변모하였으며 사회복지 예산집행에 있어서 대상자에 따라서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젊은 층을 대변하는 지역 리더도 없고 당연히 

노인중심으로 커뮤니티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다름 아닌 커뮤니티 붕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3. 중앙부처의 하향식이면서 관주도적인 국고보조사업

중앙부처의 일률적인 정책이 지역 간 특수성을 소멸시켜 정책실패에 이른다는 기존연구는 매우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는 자신들의 존재의 이유도 되며 국회의 법률제정권한 및 시행령 제정권한, 

예산배분권한 등을 활용하여 하향식이면서 주도적인 국고보조사업을 집행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가장 

큰 예산비중이 되어가고 있는 사회복지비용만 해도 그렇다. 2014년도 기준으로 부면 보건복지부, 여성

가족부, 고용노동부, 농림식품부, 교육부, 국가보훈처, 중소기업청 등 7개 부처 53개 사업으로서 총 3

조4,56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정부예산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자치단체의 예산까지 더해져서 전

술한 바와 같이 자치단체의 총 재정지출의 30%까지 육박하고 있는 것이다.

구분
사업 

수

사회서비스 제공

(연도별 예산)

복지전달체계 운영지원 사업

(연도별 예산)

‘12 ‘13 ‘14 소계 ‘12 ‘13 ‘14 소계

복지부 33 21,833 25,242 27,904 74,979 1,254 1,777 2,312 5,343

여가부 10 1,123 1,506 1,598 4,227 15 15 15 45

고용부 3 566 640 866 2,072 0 0 0 0

농식품부 2 338 399 490 1,227 0 0 0 0

교육부 1 0 0 1,008 1,008 0 0 0 0

보훈처 2 187 225 242 654 0 0 0 0

중기청 2 14 115 117 246 0 0 0 0

합계 53 24,061 28,127 32,225 84,413 1,269 1,792 2,327 5,388

<표 10> 중앙부처별 사회복지 사업 수 및 예산 현황

(단위 : 개, 억 원)

<표 10>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의 예산만 보더라도 사회복지 서비스가 서비스 제공뿐만이 

아니라 복지전달체계를 위한 예산만해도 2012년도만 해도 연간 1300억 정도에서 2014년도에 약 

1000억이 증액된 2300억 원 정도로 편성되어져 있다. 현재 사회복지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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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개 사업(58%)이 전달되고 있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확대․구축(2013년.2월), 통합서비스 제공 요

구 증가로 지자체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사회복지업무의 일선 행정기관인 읍면동(3,487개)에 복지담

당공무원 평균 2.9명(복지직 2.0명, 행정직 0.9명)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표 1>참조). 다음의 <표 

11>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개요인데 이와 같은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공공주도

와 민간주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직은 공공주도의 복지서비스 전달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하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게 재활․가사․보육 등 사회서비스 제공

이 부처 간 심지어는 부처 내에서도 대상에 따라 별도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고스란히 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17개 부처 292개 복지사업은 다양한 공급기관을 통해 국민에게 전달되고 있으며, 지방자

치단체가 가장 핵심적인 복지전달체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표 11>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

   출처: 총리실 주관 관계부처합동자료(2013). 

예를 들어, 방과후돌봄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는 부처 간 중복서비스의 한 사례이다. 물론 이 사업 뿐

만아니라 복지사업들 간에 상당은 부처 간 사업내용은 유사하고 대상은 동일하지만 부처별 사업추진기

관의 상이 사업추진부처가 달라 연계와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1). 그러나 지역 내의 

1) 교육부의 『방과후학교』사업은 전국 학교 중 99.9%가 방과후학교 운영, 전국 학생 중 65.2%가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학교
급별 참여율을 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61.8%, 중학생의 61.4%, 고등학생의 74.5%가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있다(교육과학
기술부, 2011). 또한,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의 경우도 2005년도부터 시작하여 2011년 현재 전국 200개
소에 약 8,100여명의 청소년들이 이용.주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으로 맞벌이, 한부모, 취약계층 가정 청소
년 교과교육, 특기적성교육, 진로지도, 개인생활지도, 심리상담, 지역사회 참여활동, 급식 및 귀가지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사업은 학령 전 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의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주 대상은 초등학생이고 소수 중학생 이상 또는 학령전 아동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한국청소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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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혹은 각종 NGO 등에 의하여 방과후서비스와 유사한 것들이 별도로 추진되고 있고, 시

행중인 기관 간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때로는 동일 생활권 내 방과 후 

학교와 방과후아카데미 및 지역아동센터가 서로 저소득층 청소년을 확보하고자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방과 후 학교의 교과프로그램, 특기적성프로그램 및 초등돌봄교실로는 방과후서

비스의 수용을 감당할 수 없고, 학교 교사들의 경우 방과후학교를 확대할 경우 업무과다와 피로누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사회 내 방과후아카데미나 지역아동센터 등 학교 외 방과후돌봄서비스를 적

극 연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임승빈, 2014). 

심지어는 동일한 부처 내에서의 유사중복 사업도 있다. 예를 들어,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해상 재

난안전에 관하여 관심도 크고 예산투여가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 역시 ‘해안안전항만사업’과 ‘항만시설

유지보수사업’과 구별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이며 사업을 통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예

를 들어 항만시설유지보수(비총액)사업은 재해에 취약한 노후 항만시설물 보수･보강을 실시하는 사업이

다(<표 12>참조). 

 홍도항 동방파제 보강 : 3,000
 거문도항 동방과제 보강 : 5,000
 완도항 남방파제 보강 : 3,000
 옥계항 북방파제 보강 : 5,000
 구룡포항 방파제 및 호안 보강 : 4,000
 후포항 동방파제 보강 : 3,000
 용기포항 구항·신항 서방파제 보강 : 2,524원(준공소요)
 연평도항 남방파호안, 남방파제 보강 : 1,534(준공소요)
 여수신항 동방파제 보강 : 5,000

<표 19> 항만시설유지보수사업 중 노후 항만시설물 보수보강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출처 : 해양수산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2013. 9)

이에 비하여 재해안전항만구축사업은 폭풍ᆞ 지진해일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 방지대책 및 외곽시설 보수 ᆞ
보강대책 추진을 주요 역점 과제로 선정하고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목적으로 항만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현재 동 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산항 방파제 보강

사업과 2014년 신규로 반영된 여수신항 서방파제 보강 사업은 노후 항만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이다. 

 목    적 : 노후 항만시설 보강으로 시설물 안전 확보
 사업내용 : 서방파제 보강 1식
 사업기간 : 2014년 ~ 2017년
 사 업 비 : 441억원

<표 20> 여수신항 서방파제 보강 사업 개요

 출처 : 해양수산부(2013. 9)

이는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방지라는 목적에 부합하기 보다는 통상 항만시설유지보수사업에서 

실시하던 재해취약 노후 항만시설 보강에 부합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향후 양 사업의 구별을 명

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부처간 사업을 통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출처: 한국청소년청책연구원(2011), 방과후돌봄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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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히 하지 않는다면 굳이 분리해서 추진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비율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5년 이후 자주재원 보다는 일반재원 중심의 세입을 강화시켜 

중앙재정 의존성이 심화되고 있다. 세출 부문 역시 중앙재원에 대한 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중앙부처가 

사업별로  갖고 있는 평가, 감사, 지도, 감독 등에 의하여 중앙의 통제 기능은 축소되었다고 볼 수 없

다. 오히려 앞서 사회복지와 재난안전 사업의 사례들과 같이 부천 간 국고보조사업 급증에 따른 부정

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 심각한 점은 보건복지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막대한 부채의 대부

분이 국토부와 해양수산부의 토목개발과 주택, 도로, 철도, 항만사업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다. 2015년

도 국토교통부의 예산은 22.7천억원으로 약 3.8%가 전년대비 증액되었다. 해양수산부의 예산도 4조 

7.050억 원으로 약 8%가 전년대비 증액되었다. 4대강 사업이 종결된 것을 감안하면 순수하게 국토부

와 해양수산부 예산은 약 10% 증액된 것이고 추경예산까지 고려한다면 2015년도에도 막대한 예산이 

토목사업에 투입될 것이다. 문제는 이들 중앙부처의 상당수 사업들이 무분별하고 낭비성이 강하며 지역 

내에서는 연계성도 매우 떨어져 정책효율성을 물론 정책효과성도 기대 못한다는 것이다(<표 14>참조). 

비단 국토부와 해양수산부 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심지어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이르

기까지 지역단위에서 건설 사업을 집행한다는 데 있다.

신고 건수(Ⅰ+Ⅱ) 낭비로 판단된 사례(Ⅰ)

건수 비중 건수 비중

1. 조직운영 297 7.0% 43 8.4%

2. 물품,청사 523 12.4% 66 12.8%

3. 건축, 토목 2,415 57.2% 269 52.3%

4. 복지지원 134 3.2% 32 6.2%

5. 산업지원 147 3.5% 20 3.9%

6. 교육지원 103 2.4% 16 3.1%

7. 기타지원 126 3.0% 6 1.2%

8. 축제, 행사 42 1.0% 1 0.2%

9. 대민행정 197 4.7% 33 6.4%

10. 정책, 제도 235 5.6% 28 5.4%

합계 4,219 100.0% 514 100.0%

출처: 한국재정학회, 2010,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예산낭비신고 및 예산성과금 제도를 중심으로』 p.107-108.

<표 14> 예산낭비 신고현황 (2005~2010 상반기) (단위: 건)

이들 예산낭비 분야 중에서 SOC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상기 <표 14>를 보면 2005년 

3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된 총 7,492건 중 예산과 관련한 4,219건을 분

석한 결과 약 57.2%가 건축 및 토목 분야 (도로, 건축물, 토지, 교통, 문화체육시설, 산업단지 포함)와 

관련된 예산낭비 사업이었으며 이것은 국민들이 건축 및 토목과 관련한 예산낭비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실제로 예산낭비로 판단된 514 건의 사례 중 약 52.3% 인 269건이 건축 및 

토목 분야 (도로, 건축물, 토지, 교통, 문화체육시설, 산업단지 포함)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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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집권과 분권의 2분법적 논의를 넘어서 새로운 대안 모색

1. 수직적 칸막이 중앙정부에서 수평적 협업행정으로 전환 

미국의 연방정부 재난관리청(FEMA) 기본 방향을 보면 연방은 명령하지 않고 지원과 조정을 하는 역할

(not command, but support, not command but coordinate) 에 머무르고 있다. 지방을 살

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바뀌어야 한다. 분권론적 시각에서도 전략을 바꿔야 한다. 사무권한의 이양

을 바라기 보다는 지방에 간섭하지 말고 중앙정부의 정책들 자체가 진정으로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정

책인지 먼저 판단하고 그리고 중앙부처 자신들의 정책들을 조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치행정적인 분권에서 물리적 공간으로의 분산정책이 필요할 때이다. 지방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방 

스스로가 길을 찾도록 중앙정부는 도와줘야 한다는 논리이다. 

우리나라의 국고보조 사업의 비효율성과 비효과성은 이제는 도를 넘었고 정리합리화를 해야만 하는 시

기이나 쉽게 정리가 안 되는 점은 부처 간의 수직적 칸막이 행정이 여전히 성행하기 때문이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와 같이 중앙부처의 권한을 이양 또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고 예산적 관점에서는 지방으로의 포괄보조금(Block Grants)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

복지 사업의 예만 보더라도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농림식품부, 교육부, 국가보훈처, 중

소기업청 등 7개 부처 53개 사업은 재조정 되어야 할 것이다. 

2. 하향식 관주도에서 상향식 지역주민의 정책이니셔티브 제도 정착화

미국 재난관리청(FEMA)의 지역재난경감계획(Local Hazard Mitigation Plan)사업의 경우 예방사업

예산 가운데 5%를 주민이 정책이니셔티브를 갖고 참여하는 사업에 할당하고 있다(<그림 1> 참조).   

출처: 안재현(2015), 자연재해예방사업 추진체계 발전방안, 국민안전처 재해경감워크숖 발제문, 2015년3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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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도 방재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재난관리에서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결정되는 프레임워크는 민

간의 자율조직이 참여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으며 정책이니셔티브 역시 지역사회의 자율적 조직이

다. 자치단체에서 도시방재구획단위, 마을단위 방재역량 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 정도 판정, 지역특성에서 도시방재구획단위, 마을단위 방재역량 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 정도 판정, 지역특성

에 따른 과제 정리, 시민의식 조사에 따른 예방사업 필요부분 파악하고 자치단체의 관련부서 및 시민에 따른 과제 정리, 시민의식 조사에 따른 예방사업 필요부분 파악하고 자치단체의 관련부서 및 시민

이 참여하여 ‘시민부회’를 구성하고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이다. 이 참여하여 ‘시민부회’를 구성하고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많은 국고보조사업이 실패한 원인은 주민참여의 결핍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수많은 연구

결과가 있으므로 지역사회에서의 국고보조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사업 계획의 초기 단계국고보조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사업 계획의 초기 단계

부터 사업의 완료까지 주민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지금과 같은 하향식 관주도 방식에서 지역부터 사업의 완료까지 주민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지금과 같은 하향식 관주도 방식에서 지역

주민이 정책이니셔트비를 갖는 상향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주민이 정책이니셔트비를 갖는 상향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3. 공동체주의 재구축

로버트 퍼트넘(Robert D. Putnam)의 “Bowling Alone : 사회적 커뮤니티의 붕괴와 소생”에서 현

재의 미국과 같은 거의 같은 문제를 놓고 고민하던 금박 시대(Gilded Age)와 진보의 시대

(Progressive Era)의 미국을 반추함으로써 시사점을 찾으려고 한다2). 그 시절 미국도 공동체의 해체, 

급속한 산업화, 경제적 불평등, 도시화, 범죄, 인종 등의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었지만 시민의 광범

위한 참여 의지를 일깨우고 각종 사회 운동으로 그 열기를 끌어들임으로써 새로운 환경에서 공동체를 

다시 형성하는 데서 해결 방안을 찾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사회적 기업육성법, 2011년 말 협동조합기본법 통과, 2011년 마을공동체를 

강조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등장을 계기로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신뢰와 협동을 중시하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강조하는 단체장의 공약이 풍성했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아직까지도 지역사회복지와 공공 서비스 등에 정부차원의 직접적인 서

비스제공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지원이 일반적이다. 반면, 미국, 영국과 일본에서는 지역 NPO,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자율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정부와 민

간조직의 중간지대에 있는 중간지원조직이 활성화 되어있다. 반관반민의 기금으로 운영하는 중간지원조

직을 설립하여 지역 NPO,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 등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나간다면, 예산은 절감하면

서도 정권과도 중립적이며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이런 중간지원조직이 활성화 되고 특히, 지원을 받은 사회적 기업의 숫자가 늘어난다면 실제적인 일자

리창출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중간지원조직이 지역사회의 조직들과 행정 파트너십 원칙

을 확립할 때 의사결정면에서 개입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가지 않으면 지역사회의 조직의 자립에 문

제가 생기고 문제점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때문에 중간지원조직에서 지역별, 과제별 네트워크로 나눠, 

각각의 특성을 인지하여 상호적 협력 관계를 연계해 가며 구축해 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

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간지원조직의 사회적 인식, 정부와 지역사회의 조직의 파트너라는 인식을 확

립하고, 위의 문제점 등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2) 퍼트남에 의하면 '금박 시대'는 1870~1900년, '진보의 시대'는 1900~1915년에 해당한다. '금박 시대'는 특히 미국 역사에
서 산업혁명이라 부를 정도의 엄청난 발전, 빈부 격차, 정치적 부패, 상층 계급의 무절제함으로 이름 높은 시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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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사실 지금의 우리 지방자치위기를 인구구조 변화로서 모든 것을 설명하는 옳지 않다. 이보다 적었던 

인구에서도 과거의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인구가 적은 국가가 모두가 약소국가가 아니다. 오히

려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항상 인구가 적었고 고령화율도 높다. 문제는 지방자치

에 대한 논쟁을 규범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지방자치의 원래의 의미인 지역공동체 주민들이 자유의 원

리로 자치실현이 가능 한지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를 묘사해보면 큰집과 많은 사람, 그리고 많은 권한을 지방에 주었긴 하였

으나 가족 구성원들이 점차 빠지고 있으며 중앙정부 또한 자치단체와 유사한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자신들의 권한을 국회라는 통로를 통하여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네 탓만 하고 있다.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의원입법 형태로 행정부가 제출

하는 법안을 제도적으로 막는 근본적인 규제가 필요하며 유사한 중앙부처의 사업은 통폐합하여 포괄보

조금화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커뮤니티 재생을 위하여 민-민, 관-민, 관-학 

등의 진정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들 거번넌스 조직에게 권한과 예산을 줘야한다. 즉, 지방의 지방을 

위한 커뮤니티 지방자치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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